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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성향과 재난 안전 체제개선을 위한

집합적 행동의도의 관계에서 체제정당화 기억의 매개효과: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를 예시로

 강  민  재1)        최  훈  석†

반복되는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재난 안전 체제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제 하에, 본 연구는 두 편의 연구로 시민들의 체제개선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 방지를 위한 체제개선 행동의도

가 정치성향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이 관계에서 과거 유사 사건(세월호 참사)과 관련된 체제

정당화 기억(체제 결함을 사면하거나 회피하는 내용의 기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먼저, 예비 

연구에서 한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집단기억을 수집하였다. 

그 결과, 사람들의 집단기억 속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체제를 정당화하는 내용의 기억이 실재함을 확

인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을 식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거주 성인들을 대상으로 매개 가설을 검증

하였다. 그 결과, 정치성향이 보수적일수록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체제개선 

행동의도가 낮았고, 이 관계를 과거 사회적 재난 사건인 세월호 참사에 관한 체제정당화 기억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의 정치성향이 사회적 재난에 대한 집단기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집단기억이 체제 변화를 위한 집합적 행동 참여 의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

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재난과 관련된 체제개선 행동의도의 발현에서 정치성향에 따른 집단기억

의 역할에 관해 논의하고 장래 연구 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사회적 재난, 정치성향, 집단기억, 체제정당화, 체제개선 행동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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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와 달리 사회적 재난은 인재(人災)

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한 사회에 사회적 재

난이 반복된다는 사실은 재난을 유발하는 사

회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이재열, 2022). 재난에 관한 

연구 문헌에 따르면, 특정인의 부주의나 실수

에 기인한 경우를 제외하면 사회적 재난은 본

질적으로 사회의 체제적 결함이나 잘못된 관

행에서 비롯된다(박상은, 2023). 따라서 사회적 

재난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재난 발생으로 

드러난 사회체제의 문제를 규명하고 이를 개

선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양

기근, 2004). 특히,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 

사건부터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1995년), 대구 

지하철 참사(2003년), 세월호 참사(2014년), 이

태원 참사(2022년)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한 사회적 재난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적 재난에 관

한 한국인의 인식과 행동을 분석함으로써 심

리학과 사회문제의 연결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심리학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한덕웅, 2003).

재난 연구자들은 정부가 독자적으로 재난 

대응을 주도하는 데 수반되는 한계에 주목하

여 재난 발생 이후 체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시민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이영희, 

2014). 사회적 재난 발생 이후 정부가 정책변

화를 통해 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하는 

경우 기존 체제가 지닌 결함을 노출시킨다는 

점에서 정부의 안정성에 위협이 초래된다

(Tierney, 2007). 이러한 이유로 재난 발생 이후 

정부가 체제적 결함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

기보다는 사회적 비난을 회피하는 데 대응의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흔히 관찰된다(Hood, 

2002). 이와 관련하여, 한승주(2018)는 2006년

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사회적 재

난 6건과 관련된 정부의 사후 제도 개선 사례

를 분석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정부의 대처가 

재난 사건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재난까지 선제적으로 대

응하는 방향으로 체제를 개선하기보다는 다분

히 피상적인 조치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고 이후 특정 문제 영역

에만 국한된 규정을 추가하거나 강화하는 방

식(예: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이후 건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 범위에 

‘지붕’을 포함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의 

조치가 시행되었으며, 위험을 관리하는 주체

로서 민간의 책임을 강화하여 재난 발생 시 

책임 전가를 통해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방향

으로의 제도 변화도 관찰되었다. 따라서 이러

한 정부 주도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는 사회적 재난 발생 시 정부가 책임을 지고 

문제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진단하여 본질적인 

체제개선을 이루도록 하는 시민들의 체제개선 

요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김창진, 홍성

우, 2017; 이영희, 2014). 

이처럼 사회적 재난에 대한 대응 및 유사 

재난 발생을 예방하는 데 있어 시민들의 참여

와 체제개선 요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

회적 재난 이후 체제를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시민 행동을 가로막는 심리적 장애물로 인해 

체제개선에 실패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체제정당화 이론(system justification theory; Jost 

& Banaji, 1994; Jost & van der Toorn, 2012)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체제를 

정당화하고 방어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동기를 지니고 있다. 체제정당화 이론을 검증

한 선행 연구에서 ‘체제’란 사회 집단 간 위

계, 정부, 제도와 같이 현 사회에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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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되어 온 질서와 사회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대상들을 포괄한다(Jost & van der Toorn, 

2012). 사람들이 체제를 정당화하는 전형적인 

방식에는 특정 이념이나 관습 또는 권위를 지

지하는 것, 체제의 문제나 결점 회피 및 최소

화, 그리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고정관념 

형성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사회 내 질서, 그리고 정부나 제도와 같은 체

제 자체를 정당화하고 방어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동기를 반영한다. 사람들이 체제

를 정당화하도록 동기화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체제정당화를 통해 인식론적 욕구(예: 불확실

성 회피, 질서, 구조에 대한 욕구), 실존적 욕

구(예: 안전 및 안정에 대한 욕구), 그리고 관

계 욕구(예: 소속 욕구)와 같은 기본적인 욕구

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난 상황

에서 기존 체제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체제

의 안정성에 문제가 초래되고, 이는 안정성과 

안정을 유지하려는 욕구에 위협이 된다. 따라

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체제개선 요구가 필요

한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오히려 현 체제를 

정당화하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난다(예: Napier 

et al., 2006). 이 맥락에서 보면, 사회적 재난의 

반복을 예방하고 사회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사회적 재난 이후 사람들의 체제개선 

행동을 가로막는 심리기제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체제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동기를 

지니고 있지만 체제정당화 동기의 수준은 개

인의 정치적 이념에 따라 다를 수 있다(Jost & 

Hunyady, 2005). 특히, 정치적 보수성향과 체제

정당화 동기 간에는 정적 상관이 일관되게 보

고되었다. 즉,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위협을 회

피하려는 욕구가 강할수록 정치적 보수성향이 

강하고(Jost et al., 2003; Jost et al., 2007), 현 체

제를 유지함으로써 익숙한 상황을 유지하고 

사회 변화로 인한 불확실한 미래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성향이 보수적일수록 체제를 

정당화하는 동기가 높다(Jost & Hunyady, 2005). 

이는 정치적 보수성향이 체제에 저항하는 행

동을 부적으로 예측한 일련의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예: Badaan et al., 2018; Feygina et 

al., 2010; Jost et al., 2017).

정치성향과 체제정당화 동기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선행 연구와 더불어, 본 연구는 사

회적 재난과 같이 예측하기 어렵고 위험을 동

반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해당 사

건을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해 과거 유사 사건

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음(Ghilani et al., 2017; 

Hilton & Liu, 2017; Liu & Hilton, 2005)에 주목

한다. 그리고 기억에 관한 사회인지 문헌을 

토대로 현재의 신념이나 동기에 따라 기억이 

달라지고(Kunda, 1990; Sanitioso et al., 1990), 기

억의 구체적인 내용이 후속 판단과 행동에 영

향을 미친다고 전제한다(Bobowik et al., 2014; 

Ionescu et al., 2021; Jeong & Ray Vollhardt, 

2021). 이 전제 하에, 사회적 재난 맥락에서 

정치성향과 체제개선 행동의도의 관계를 확인

하고, 과거 유사 사건에 대한 기억이 개인의 

정치성향과 체제개선 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과거 

사회적 재난 사건(세월호 참사)과 관련하여 정

부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사면하는 방향으로 

체제를 정당화하는 기억을 체제정당화 기억

(system-justifying memory)으로 명명하고, 정치성

향과 최근 유사 재난 사건(이태원 참사)과 관

련된 체제개선 행동의도의 관계에서 체제정당

화 기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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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성향과 체제개선 행동의도

Jost 등(2003)의 메타분석에 따르면, 정치성

향에서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는 핵심적인 요

인은 ‘변화에 대한 태도’와 ‘불평등에 대한 수

용’이다. 특히 정치성향이 보수적인 사람들은 

진보적인 사람들과는 반대로 불확실성과 상황

적 위협을 회피하려는 욕구가 강하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 안정과 관습, 계층 위

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사

회 변화에 저항하고 평등을 옹호하지 않는 태

도를 보인다(Jost et al., 2003; Jost et al., 2007). 

선행 연구에서는 보수적인 정치성향이 체제 

변화와 관련된 태도 및 행동과 부적 관계에 

있음이 일관되게 관찰되었다(예: Badaan et al., 

2018; Feygina et al., 2010; Hennes et al., 2012; 

Jost et al., 2003; Jost et al., 2007). 예를 들어, 

Hennes 등(2012)이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수행

한 연구에서 정치성향이 보수적인 사람들은 

미국의 기존 경제 체제에 저항하는 운동(월가 

점령 시위)에 반대하고, 기존 체제를 강화하는 

운동(티파티 운동)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정치성향은 기후 변화와 같이 인간이 초래

한 재앙적 결과와 관련된 체제개선 행동과도 

중요한 관련성이 있다. 즉, 기후 문제와 같은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 사회경제 

체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점에서 체제정당화 동기가 높은 보수

주의자들에게 위협으로 인식된다(Feygina et al., 

2010). 이 주장과 일관되게, Häkkinen과 Akrami 

(2014)는 정치성향이 보수적일수록 기후 변화

의 심각성과 기후 변화에 대한 인간의 책임

을 부정하는 태도가 강함을 관찰하였다. 또한 

Feygina 등의 연구(2010)에 따르면, 정치성향이 

보수적일수록 기후 변화에 관한 문제가 과장

되었다고 인식하거나 이에 관한 인간의 책임

을 부정하였으며, 현 문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친환경 행동의도가 낮았다. 즉, 정치성향

이 보수적인 사람들은 기후 변화와 같이 불확

실하고 기존 사회체제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현상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를 개선하

고자 하는 행동의도도 낮음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사회적 재난이 주로 기존 체제의 결함에 

기인한다는 관점에서 보면(한승주, 2018) 기후 

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사회적 재난에 

대한 반응에서 유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즉, 

보수적 정치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현 체제를 

정당화하고 방어하기 위한 동기가 강하므로,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도 체제를 옹호하려는 

동기가 강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사회적 재

난 발생 이후 재난과 관련된 체제개선 행동의

도가 낮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맥

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한국에서 보수정

권 하에 발생한 사회적 재난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체제의 결함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행동의도와 보수적 정치성향 간에 부적 관계

를 추론하였다.

정치성향과 체제개선 행동의도 간 관계에서 

체제정당화 기억의 매개효과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집단

기억은 개인과 사회가 상호작용하여 형성된 

산물이다(Halbawachs, 1992). 사회학을 비롯하여 

여러 학문 분야에서 집단기억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심리학에

서 집단기억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야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Hirst et al., 2018; Liu et al., 

2022). 집단기억에 관한 심리학 연구는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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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경험한 역사적 사건 중 ‘어떤 사건’이 집

단기억으로 남아 유지되는지, 그리고 특정 역

사적 사건이 ‘어떻게’ 기억되는지에 영향을 미

치는 개인차와 사회구조적 요인을 확인하는 

데 주력했다(Choi et al., 2023; Li et al., 2021; 

Lim & Leong, 2021; Sahdra & Ross, 2007). 일례

로, 사람들은 자신이 특정 사건이 발생한 시

대를 살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해당 사건에 

관한 기억 내용이나 구체성이 다르다(Muller et 

al., 2016, 2018). 또한, 사회 개발 수준이나 국

가의 문화적 특징 등과 같은 사회구조적 요인

에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 같은 범세계적 사

건을 각기 다르게 기억하기도 한다(Bobowik et 

al., 2014).

개인의 정치성향과 체제정당화 동기에 관한 

앞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정치성향이 

보수적인 사람들은 불확실성과 위협을 회피하

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며, 이에 따라 현 체제

를 정당화하고 변화에 저항하는 경향이 강하

다(Badaan et al., 2018; Feygina et al., 2010; Jost 

et al., 2017). 소위 ‘뜨거운 인지’에 관한 일련

의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신념과 

동기는 세상에 관한 개인의 기억에 큰 영향을 

미친다(Kunda, 1990). 이는 한 사회가 경험한 

특정 사건에 관한 사람들의 기억 역시 그 사

람의 신념과 동기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정치적 사안에 관한 구체적 신념과 

동기적 지향성을 내포하는 개인의 정치성향 

역시 사회적 사건에 관한 집단기억 내용에 영

향을 미치리라고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특

정 사회적 사건에 관하여 정치성향이 보수적

인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억의 내용은 체

제 비판적 기억보다는 체제를 정당화하는 내

용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정치성

향이 사회적 사건과 관련된 기억의 내용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은 선행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Hennessey와 동료들의 연구

(2021)에 따르면, 미국인 참가자들에게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 영상을 보여주고 나서 그와 관

련된 장면들을 기억하도록 했을 때,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Donald Trump 전 대통령에게 

투표했다고 응답한 참가자들은 그 외 후보들

에게 투표한 참가자들에 비해 시위의 부정적

인 단면들을 더 많이 기억했고 그 시위가 극

단적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이와 유사한 맥락

에서, Muller 등(2016)은 아르헨티나의 군부독

재 시절에 대한 아르헨티나 참가자들의 기억 

내용을 분석하여 진보성향 응답자들은 군부독

재 시절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억의 내용을 보

유하고 있는 반면, 보수성향 응답자들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우세함을 관찰하였다. 이

와 관련하여 Muller 등(2016)은 군부독재 시절

이 아르헨티나의 보수진영에 불리한 역사이기 

때문에 보수성향 참가자들이 군부독재와 관련

된 구체적인 기억을 의도적으로 회피했을 가

능성이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처럼 정치성향과 집단기억의 관계를 시사

하는 선행 연구들을 고려하면, 사회적 재난 

사건과 같이 체제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사건

에 관한 사람들의 기억도 그들의 정치성향에 

따라 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체제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사회적 재난

(Napier et al., 2006) 맥락에서, 체제의 결함을 

시사하는 정보를 회피하거나 체제정당화를 촉

진하는 기억을 ‘체제정당화 기억’으로 명명하

고, 정치성향이 보수적일수록 사회적 재난과 

관련된 체제정당화 기억이 우세할 것으로 예

상하였다. 사람들이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체제를 정당화하는 내용의 기억을 

형성하고 유지한다는 점은 선행 연구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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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되게 관찰되었다(예: Hennes et al., 2016; 

Proudfoot et al., 2015). 이 방면의 연구에 따르

면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체제가 잘 기능하고 

있다고 믿고 체제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방

편으로 체제의 결함에 대해서 기억하기를 

회피하거나 체제가 지닌 단점을 합리화한다

(Proudfoot et al., 2015). 이처럼 정치성향과 사

회적 재난에 관한 기억의 내용 간 관련성을 

시사하는 선행 연구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

는 정치성향이 보수적일수록 자신이 의지하는 

체제를 정당화하고 긍정성을 유지하려는 동기

가 강하기 때문에, 보수정권 하에서 발생했던 

과거 사회적 재난 사건과 관련하여 체제의 결

함을 사면(exoneration)하는 기억이 우세할 것으

로 예상하였다. 

정치성향과 체제정당화 기억 간의 관계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재난과 관련하

여 체제를 정당화하는 방식의 기억은 이후 유

사 재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당 사건에 관

한 사람들의 판단과 태도,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기억은 사람들이 현재 신

념과 동기에 따라 옳다고 생각하는 결론을 지

지하는 기능을 하는 한편(Kunda, 1990; Sanitioso 

et al., 1990), 특정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여겨

지는 행동을 유도한다(Smith & Semin, 2004). 

집단기억에 관한 다수의 연구는 사회적 사건

에 관한 기억에서도 자신이 속해있거나 지지

하는 체제를 보호하고 정당화하는 내용의 기

억이 우세하며, 이러한 체제정당화 기억이 이

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에 관

한 판단과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Bobowik et al., 2014; 

Ghilani et al., 2017; Hilton & Liu, 2017; Ionescu 

et al., 2021; Jeong & Ray Vollhardt, 2021; Liu & 

Hilton, 2005). 일례로 Bobowik 등(2014)이 36개

국 대학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을 ‘정당했던’ 또는 ‘필요했던’ 

전쟁이라고 기억할수록 미래에 유사한 전쟁이 

발발할 경우 국가를 위해 싸우겠다는 의도가 

높았다. 반면에, 2차 세계대전을 ‘사회적 재앙’

이라고 기억할수록 자신의 국가를 위해 싸울 

의도가 낮았다. 이는 사람들이 특정 사회적 

사건에 대해 판단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과정

에서 과거 유사 사건에 대한 기억이 중요한 

참조점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과거 유사 사건

에 관한 기억의 내용에 따라서 현재나 미래 

사건과 관련된 태도와 행동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

구는 과거 사회적 재난 사건인 세월호 참사에 

관한 체제정당화 기억이 이후 발생한 유사한 

재난 사건인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태도와 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 도식으로 작용하며, 세월

호 참사에 관한 체제정당화 기억이 우세할수

록 이태원 참사의 맥락에서 체제의 결함을 인

정하고 개선하려는 의도가 낮을 것으로 추론

하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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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정치성향이 보수적일수록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체제개선 행동의도가 낮다.

가설 2: 정치성향과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체제개선 행동의도 간 관계를 세월호 참사에 

관한 체제정당화 기억이 매개한다.

예비 연구

가설 검증을 위한 본 연구에 앞서 예비 연

구를 실시하였다. 예비 연구는 사회적 재난과 

관련된 체제정당화 기억이 실제 사람들의 마

음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구체적인 내

용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또한 이 과

정에서 체제정당화 기억 분류절차의 유용성을 

점검하였다. 이를 위해 2014년 세월호 참사에 

관한 참가자들의 기억을 수집하였다. 세월호 

참사는 총 304명의 인명피해를 초래한 사회적 

재난으로, 사건 이후 정부의 대응 실패와 체

제의 결함이 분명하게 드러난 사회적 재난이

다(이영희, 2014).

방  법

연구대상

4년제 대학 재학생 2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남성 7명, 여성 20명, 평균연령 

19.37세), 참가자들은 연구 참가점수를 받는 

조건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예비 연구와 본 

연구는 대학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

인을 받아 수행되었다(IRB 승인 번호: SKKU 

2023-04-048).

도구 및 절차

세월호 참사 회상 질문지

개방형 문항을 활용하여 세월호 참사와 관

련된 참가자의 기억을 수집하였다. 특정 사건

에 대한 기억을 개방형으로 물어 구체적인 집

단기억 내용을 탐색하는 방식은 선행 연구에

서 유용성이 확인된 절차이다(예: Muller et al., 

2016). 이 절차에 따라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억을 수집하기 위해 세월호 참사

와 관련된 네 가지 단서를 제시하여 각 단면

에 해당하는 기억을 수집하였다: “세월호 사고 

당시 진행되었던 [구조 작업]과 관련하여 기억

나는 것을 모두 적어주십시오”, “세월호 사고 

이후,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과 관련하여 기

억나는 것을 모두 적어주십시오(예: 피해자 및 

유가족 보상, 잔해 및 유해 수습, 책임 소재 

파악 등)”, “세월호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들

의 반응]과 관련하여 기억나는 것을 모두 적

어주십시오”, “세월호 사고에 대한 [정치권(정

당)의 대응]과 관련하여 기억나는 것을 모두 

적어주십시오”.

체제정당화 기억 범주화

참가자들이 응답한 기억 내용에서 체제정

당화 기억을 확인하기 위해 세월호 참사와 관

련하여 체제를 사면하는 내용의 기억과 체제

실패와 관련된 기억을 분류하였다. 세월호 참

사 이후 정부당국의 조사보고와 언론 보도 등

을 통해서 체제의 실패를 시사하는 다양한 요

인들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점을 감안할 

때, 참가자들의 기억에서 체제실패에 관한 내

용이 일정 정도 유지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체제에 해당하는 주체

는 재난안전법 제3조에 따라, 재난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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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구조 의무가 있는 대통령, 중앙행정기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수산부, 해

양경찰청 등),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한정하

였다. 이는 참가자들의 응답에서 다양한 주

체들이 등장하는 만큼 체제에 해당하는 주

체를 구분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체제사면 기억 범주는 체제와 관련한 문제

를 회피하거나 사면하는 내용의 기억으로 정

의하였으며, 체제를 사면하고자 하는 의도를 

판별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유관 선행 문헌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세월호 참사 

당시 체제가 기능적으로 작동했다는 묘사나 

체제의 책임을 회피하는 묘사(예: Proudfoot et 

al., 2015),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하거나 사건이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는 묘사(예: Hennes et 

al., 2016; Proudfoot et al., 2015), 체제 비판 세

력에 대한 부정적 묘사(예: Hennessey et al., 

2021)로 구성되었다. 이 기준에 따라 두 명의 

평정자가 독립적으로 체제사면 기억 범주화 

작업을 수행했으며 , 평정자 간 일치도는 

93.52%였다. 불일치 항목들은 평정자 간 논의

를 통해 불일치를 해소하였다. 체제실패 기억 

범주는 체제의 과실이나 실패에 관한 사실을 

포함하는 내용의 기억으로(예: Proudfoot et al., 

2015),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및 사고 수습 

등의 대응 과정에서 체제에 의해 발생한 과실

이나 실패 사례들로 구성되었다. 두 명의 평

정자가 독립적으로 체제실패 기억 범주화 작

업을 수행하였으며, 평정자 간 일치도는 

93.52%였다. 불일치 항목들은 평정자 간 논의

를 통해 불일치를 해소하였다.

결과 및 논의

예비 연구에서 조사된 기억 응답에 대한 체

제정당화 기억 범주화 작업 결과는 표 1과 같

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총 4개 문항으로 

구성된 기억 문항에 걸쳐 참가자 27명이 제

공한 응답은 총 108개였다. 이 가운데 19개

(17.59%)가 체제 사면 기억을 포함한 응답으로 

분류되었다. 구체적으로, 세월호 참사 중 체제

가 기능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에 대한 묘사, 

체제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는 내용, 사건 

심각성을 축소하거나 사건이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는 내용, 체제 비판 세력에 대한 부정

적 묘사 등이 체제를 사면하는 내용의 기억으

로 분류되었다.

또한, 총 108개 기억 응답 중 52개(48.15%)

가 체제실패 기억을 포함한 응답으로 분류되

었다. 구체적으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체제가 잘못하였거나 실패한 사례에 대한 묘

사 등이 체제실패를 반영하는 기억으로 분류

되었다.

예비 연구 결과는 과거 사회적 재난인 세월

호 참사와 관련하여 실제로 사람들이 체제를 

사면하거나 체제의 실패를 반영하는 내용의 

기억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세월호 참사 대응 및 수습 과정, 피해자 및 

유가족, 정치권의 대응 등 세월호 참사와 관

련된 참가자들의 기억에서 당시 체제가 정상

적으로 기능하거나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모습, 체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외부적 

상황 요인을 강조하는 내용, 사건에 대해 정

부가 과한 책임을 졌다는 내용, 정부에 대한 

비판을 정치적 공세로 묘사한 내용 등 체제의 

잘못이나 책임을 사면하고 보호하려는 기억들

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예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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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참가자들의 기억 응답 내용에서 체제의 과

실이나 실패를 반영하는 기억들도 다수 포함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본 연구는 정치성향이 과거 사회적 재난 사

건에 관한 체제정당화 기억을 매개로 이후 유

사 재난 사건에 대한 체제개선 행동의도를 예

측하는 매개모형을 검증할 목적으로 수행되었

다. 과거 사회적 재난 사건에 관한 기억으로

는 예비 연구와 동일하게 세월호 참사를 선정

하였으며, 이후 발생한 유사 재난 사건으로는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선정하여 이와 

관련된 체제개선 행동의도를 측정하였다(이태

원 참사에 관한 세부 내용은 김지혜, 2023 참

조). 이태원 참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 가장 많

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회적 재난으로, 세월

호 참사와 유사하게 정부 책임에 관한 집중적

인 논의가 이루어진 사건이다. 한 사회에 유

사한 사회적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상황

에 초점을 둔 본 연구 목적상 연구에 적합한 

범주명 기억 내용 예시 빈도(%)

1. 체제사면 

기억

체제가 기능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에 대한 묘사

Ÿ “구조대원이 출동해 구조에 힘썼으나 당시 비까지 내리면서 구조 과정

에서 난항을 겪었다.”

Ÿ “피해자 유족들에게 정부가 보상금을 주었고 합동 애도 시설도 마련되

었다.”

체제의 책임을 회피하는 묘사

Ÿ “대통령과 소통이 잘 되지 않은 것과 학생 구조 간에 어떠한 연관이 있

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Ÿ “안전하게 모두 생존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세월호 선장으로부터)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하여 대피를 하지 못했고 따라서 뒤늦게 온 

구조대원들도 승객을 살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사건의 심각성이 과장됐다는 묘사

Ÿ “피해자 및 유가족들에게 과한 보상을 주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체제 비판 세력에 대한 부정적 묘사

Ÿ “많은 정치인들이 노란 배지를 패용하기 시작했고, 해당 사건을 이용해 

정치 갈등에 이용했던 것도 기억합니다.”

19(17.59)

2. 체제실패 

기억

Ÿ “침몰 사고 직후 구조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

Ÿ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때 대통령은 자신의 여가 활동을 즐기고 

있었다.”

Ÿ “피해자 및 유가족 보상이 제대로 안 되었다.”

52(48.15)

총 108(100)

주. N = 27

표 1. 체제정당화 기억 범주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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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라는 판단하에 이태원 참사를 본 연구

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참가자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성인(만 19

세～만 69세, 평균연령 43.32세, 표준편차 

13.79) 200명이었으며, 성별과 연령대를 기준으

로 유층표집을 구성하여 조사전문업체를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2023년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되었다. 참가

자들은 연구 목적과 절차에 대해 안내받고 사

전동의 후 연구에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은 조

사업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소정의 참가 수당

을 지급받았다.

도구 및 절차

정치성향

참가자들의 정치성향은 구체적인 정치적 사

안에 관한 참가자의 태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이 방식은 다수의 국내외 선행 연구(류재성, 

2019; 윤성이, 2006; 장승진, 2020; 한정훈, 

2016; Everett, 2013; Huber, 1989; Jost & 

Thompson, 2000; Sidanius, 1978; Wilson & 

Patterson, 1968)에서 사용된 바 있다. 참가자들

에게 제시할 정치적 사안을 구성하기 위해서 

유관 선행 연구(류재성, 2019; 윤성이, 2006; 

장승진, 2020; 한정훈, 2016; Everett, 2013; 

Huber, 1989; Jost & Thompson, 2000; Sidanius, 

1978; Wilson & Patterson, 1968)에서 활용한 정

치적 사안들을 선별하고 한국의 최근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최근 국내에서 첨예한 

정치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3개 사안(차별

금지법 반대, 원자력 발전소 증설, 법정 근로

시간 확대)을 추가하여 예비목록을 구성하였

다. 이 목록에 포함된 정치적 사안들 가운데 

최근 3개월간(2023년 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국내 뉴스 기사에 언급된 빈도를 기준으로 사

회(예: “사형제 폐지”, “원자로 발전소 증설”, 

등), 경제(예: “경제 성장 우선 정책”, “재벌 기

업 규제”, 등), 안보(예: “대북 지원 확대”, “한

미일 군사 협력 강화”, 등) 영역별 상위 6개 

사안을 포함하는 총 18문항을 최종 선정했다. 

뉴스 기사 언급 빈도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빅카인즈(BIGkinds)를 통해 확인하였다. 

참가자들은 18개 정치적 사안에 각각 동의하

는 정도를 7점 척도(1점 = 전혀 지지하지 않

는다 ∼ 7점 = 매우 지지한다)에 응답하였다. 

총 18개 정치적 사안 중 진보 의제를 반영하

는 문항들은 역점수화했으며, 전체 18개 문항 

점수의 평균을 계산하여 점수가 클수록 보수

적인 것으로 정의하였다. 총 18개 문항 가운

데 “표현의 자유 보장”, “차별금지법 반대” 문

항을 제거했을 때 신뢰도가 개선됨을 확인하

여 해당 두 문항을 제외한 총 16개 문항 평균

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Cronbach's α 

= .88).

과거 재난 사건에 관한 체제정당화 기억

기억 응답 문항.  예비 연구와 동일한 절차

를 적용하여 개방형 문항으로 과거 재난 사건

(세월호 참사)과 관련된 참가자들의 기억 자료

를 수집하였으며, 예비 연구의 기억문항에 더

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또 다른 대응 주체

인 ‘국민’에 관한 문항을 다섯 번째 문항으로 

추가하였다(예: “세월호 사고에 대한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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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반응]과 관련하여 기억나는 것을 모두 적

어주십시오”).

기억 내용 단위화 및 오류 응답 제거.  세

월호 참사와 관련된 5개 문항에 대해 참가자 

200명이 제공한 응답은 총 1,000개였다. 참가

자들이 제공한 기억 내용을 의미별로 구분하

고 오류 응답을 제거하기 위하여 두 단계에 

걸쳐 분류작업을 진행하였다. 복수의 문장으

로 구성된 응답 내용의 경우 각각 하나의 의

미를 반영하는 단위들로 구분하였으며, 한 단

위는 하나의 주체, 상태, 또는 행위가 포함된 

단일 사건으로 구성되도록 단위화하였다(참조: 

Hirst & Manier, 1996). 두 명의 평정자가 독립

적으로 단위화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평정자 

간 일치도는 95%였다. 불일치 응답은 평정자 

간 논의를 거쳐 불일치를 해소하였다. 기억 

자료에 대한 단위화 결과, 1,000개의 응답에서 

총 1,863개 단위가 식별되었다.

단위화 작업에 이어 오류 응답 제거 작업을 

실시하였다. 단위화 작업에서 식별한 총 1,863

개 기억 자료 중 본 연구에서 수집하고자 한 

세월호 참사에 관한 기억에 해당하지 않는 응

답 오류를 분류해냈다: 참가자의 개인적인 경

험을 서술한 경우(예: “노란 근조 리본을 달고 

다녔던 내가 떠오른다”), 문항에 제시된 기억 

단서(예: 구조 작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 피

해자 및 유가족들의 반응, 정치권(정당)의 대

응, 국민들의 반응)에 부합하지 않는 응답을 

한 경우(예: “세월호 사고에 대한 [정치권(정

당)의 대응]과 관련하여 기억나는 것을 모두 

적어주십시오” → 응답. “초반 대처에 실패하

여 뒤늦은 구조 작업을 실시했다”), 기억으로 

보기 어려운 응답을 한 경우(예: “죽음 앞에서 

적절한 보상은 없다고 생각한다”) 등. 두 명의 

평정자가 독립적으로 응답 오류를 분류하였으

며, 평정자 간 일치도는 93.62%였다. 분류가 

두 평정자 간에 불일치한 자료는 평정자 간 

논의를 통해 불일치를 해소하였다. 오류 응답 

제거 작업을 통해 총 1,863개 단위의 29.63%

에 해당하는 552개 단위를 제거하고 최종적으

로 1,311개 단위가 세월호 참사에 관한 집단

기억으로 분류되었다.

체제정당화 기억 범주화.  참가자들이 응답

한 세월호 참사에 관한 집단기억 1,311개 단

위 중 체제사면 기억에 대한 범주화를 예비 

연구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였다. 두 명의 

평정자가 독립적으로 체제사면 기억 범주화 

작업을 실시했으며 , 평정자 간 일치도는 

97.82%였고 불일치 자료는 평정자 간 논의를 

통해 불일치를 해소하였다. 분류 결과, 총 

1,311개 기억 단위 중 131개(9.99%) 단위가 체

제사면 기억으로 확인되었다(예: “해수 흐름이 

빨라 구조 작업이 원활하지 못했다”, “정부는 

구조 작업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였다”, “피해

자에게 충분한 배상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과도한 보상이었다는 생각도 든

다”, “민주당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했다”).

또한 예비 연구와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여 

총 1,311개 단위에 대해 체제실패 기억 범주

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두 명의 평정자가 독

립적으로 체제실패 기억 범주화 작업을 실시

했으며, 평정자 간 일치도는 97.97%였고 평정

자 간 논의를 통해 분류에서의 불일치를 해소

하였다. 총 1,311개 기억 단위 중 328개

(25.02%) 단위가 체제실패 기억으로 분류되었

다(예: “초기 구조 작업 실패”, “해경이 구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정부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돈이나 바라고 활동하는 파렴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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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몰아가려고 했다”, “책임 소재가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 예비 연구 결과와 일관되

게 참가자들은 체제사면 기억과 체제실패 기

억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

므로, 본 연구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체제사면 기억과 체제실패 기억의 비율을 산

출하여 그 값이 클수록 체제정당화 기억이 우

세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체제개선 정책 지지 및 체제개선 행동의도

재난 대응과 관련한 시민 주도 참여행동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정부 활동이나 정책 과정

에 참여하는 ‘개별적 활동’과, 다수의 사람들

이 참여하는 시민 행동에 동참하는 ‘집단적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창진, 홍성우, 

2017). 먼저 개인 수준에서 체제개선 정책에 

대한 지지는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를 대상으

로 한 체제개선 정책을 지지하는 진술문에 참

가자가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

으로 “[이태원 압사 사고] 발생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소관 부처 장관을 즉시 해임해야 한

다”, “[이태원 압사 사고]와 같은 대형 인명피

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부 과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이태원 압사 사고] 관련 독립 조사 기구를 

설치하여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이

태원 압사 사고] 피해자들이 잊히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정기적인 추모 행사를 진행해

야 한다”의 4개 문항(1점 = 전혀 동의하지 않

는다 ∼ 7점 = 매우 동의한다)으로 측정했으

며, 자료분석에서는 네 문항 평균값을 사용했

다(Cronbach's α = .91).

체제개선 행동의도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참가자들의 집단적 시민 행동 참여 의도를 물

어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체제개선 요구 행동

의도를 측정하였다. 참가자들은 이태원 참사 1

주기를 맞이해 ‘사회 안전망 개선을 촉구하는 

시민 행동’이 조직된다고 했을 때, 이와 관련

된 집단행동에 동참할 의도가 얼마나 있는지

를 묻는 3개 문항에 응답하였다: “개인 SNS

(예: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에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하여 시민 안전을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글을 작성하여 올

리겠다”, “개인 SNS(예: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에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하여 한국 정

부의 안전 불감증을 비판하는 기사를 공유하

겠다”,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해 시민 안

전을 정부가 최대한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거

리 시위에 참여하겠다”(1점 = 전혀 그렇지 않

다 ∼ 7점 = 매우 그렇다). 분석에는 세 문항 

평균값을 사용했다(Cronbach's α = .93).

통제변수

선행 연구에서 체제정당화는 우익권위주의

(Right-Wing Authoritarianism, RWA), 사회지배경

향성(Social Dominance Orientation, SDO)과 같은 

사회적 신념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Jost & Hunyady, 2005). 우익권위주의는 

관습주의(conventionalism), 권위주의적 공격성

(authoritarian aggression), 권위주의적 복종

(authoritarian submission)을 반영하는 신념이며

(Altemeyer, 1998), 사회지배경향성은 집단 간 

불평등과 위계에 대한 수용 및 선호를 반영한

다(Pratto et al., 1994; Sidanius & Pratto, 2001). 

두 가지 사회적 신념과 본 연구의 매개변수

인 체제정당화 기억 간에 상관이 있을 것으

로 예상하여 해당 두 변수의 효과를 통계적

으로 제거하고자 하였다. 우익권위주의는 

Zakrisson(2005)이 개발하고, 박주화 등(2020) 연

구에서 번안 및 선별한 단축판 척도 8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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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측정하였고(1점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7점 = 매우 동의한다) 8개 문항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Cronbach's α = .84). 사회지

배경향성은 Ho 등(2015)이 개발하고, 박주화 

등(2021) 연구에서 번안 및 선별한 단축판 척

도 8개 문항으로 측정하였고(1점 =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 7점 = 매우 동의한다) 8개 문

항 평균값을 이용해 분석하였다(Cronbach's α 

= .76). 질문지 마지막에 참가자들의 성별, 연

령, 학력,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조사하는 

문항들을 제시하였으며, 이 변수들은 모든 분

석에서 통제하였다. 또한 참가자들이 기록한 

기억 내용의 개수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제

거하기 위해 모든 분석에서 참가자 별 기억 

내용의 개수를 통제하였다.

분석절차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5.0과 Process macro 

v.4.2(Hayes, 2017)를 활용하였다. 먼저, Pearson 

상관계수를 통해 조사된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정치성향이 체제개선 정

책 지지 및 체제개선 행동의도를 부적으로 예

측하는 경로를 과거 재난 사건에 대한 체제정

당화 기억이 매개한다는 매개 모형을 Process 

macro Model 4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조사된 주요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상관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모든 변수의 왜도 절대값이 3을 초

과하지 않고, 첨도 절대값이 8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였다(Kline, 

2011).

상관분석 결과, 정치성향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체제정당화 기억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아울러 가설 1과 일관되게 정치성향

은 체제개선 정책 지지, 체제개선 행동의도와 

각각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세월호 참

사에 대한 체제정당화 기억은 체제개선 정책 

지지, 체제개선 행동의도와 각각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통제변수인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경향성은 예상대로 체제정당화 기억

과 각각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종속변수인 

체제개선 정책 지지, 체제개선 행동의도와도 

각각 유의한 부적 상관이 관찰되었다.

가설검증

정치성향과 체제개선 정책 지지의 관계에서 

과거 재난에 대한 체제정당화 기억의 

매개효과

SPSS Process macro Model 4를 이용하여 정

치성향이 과거 재난에 대한 체제정당화 기억

을 매개로 체제개선 정책 지지에 영향을 미

치는 매개 가설을 검증하였다(5,000 bootstrap 

resamples, 95% 신뢰구간). 우익권위주의와 사

회지배경향성, 인구통계변수들을 통제한 분석 

결과는 그림 2와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각 경로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예상대로 

정치성향이 체제정당화 기억을 예측하는 경로

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B = 0.17, 95% CI 

[0.10, 0.24]). 또한 정치성향이 체제개선 정책 

지지를 예측하는 직접경로 역시 부적으로 유

의했다(B = -1.03, 95% CI [-1.28, -0.77]). 또한 

체제정당화 기억은 체제개선 정책 지지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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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예측하였다(B = -1.22, 95% CI [-1.76, 

-0.69]). 본 연구에서 가정한 매개 경로에 대해 

분석한 결과, 가설 2와 일관되게 정치성향이 

체제정당화 기억을 매개로 체제개선 정책 지

지를 예측하는 경로가 유의했다(B = -0.21, 

95% CI [-0.34, -0.10]). 이러한 결과는 우익권

위주의와 사회지배경향성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도 일관되게 나타났다(B = -0.21, 95% CI 

[-0.34, -0.10]).

변수명 1 2 3 4 5 6 7 8 9 10

1. 성별 - -.03 -.04 -.02 -.07 -.08 -.15* -.07 .07 -.17*

2. 연령 - .04 .12 .20** -.21** .01 .03 .11 .12

3. 학력 - .09 -.14 -.05 -.16* -.07 .14 .07

4. 사회경제적 지위 - .07 .07 .13 .18* -.09 .05

5. 우익권위주의 - .34*** .48*** .27*** -.27*** -.20**

6. 사회지배경향성 - .43*** .19** -.38*** -.27***

7. 정치성향 - .45*** -.68*** -.50***

8. 체제정당화 기억 - -.51*** -.35***

9. 체제개선 정책 지지 - .66***

10. 체제개선 행동의도 -

평균 - 44.32 2.77 5.07 4.10 3.13 4.14 0.28 4.78 3.50

표준편차 - 13.79 0.83 1.76 1.12 0.89 0.96 0.40 1.80 1.74

왜도 - 0.07 -0.77 -0.27 -0.01 -0.28 0.03 0.93 -0.49 0.18

첨도 - -1.23 0.21 -0.33 -0.30 0.42 0.06 -0.85 -0.79 -0.88

주. 정치성향 점수가 높을수록 정치성향이 보수적임을 의미함.

N = 200. *p < .05. **p < .01. ***p < .001.

표 2. 조사된 변수들의 기술통계치 및 변수 간 상관

그림 2. 정치성향과 체제개선 정책 지지의 관계에서 체제정당화 기억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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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성향과 체제개선 행동의도의 관계에서 

과거 재난에 대한 체제정당화 기억의 

매개효과

정치성향이 과거 재난에 대한 체제정당화 

기억을 통해 체제개선 행동의도를 예측하는 

매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위와 동일한 절차

로 SPSS Process macro Model 4를 적용하여 분

석하였다(5,000 bootstrap resamples, 95% 신뢰구

간). 분석 결과는 그림 3과 표 4에 제시하였다. 

각 경로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정치성향이 

체제개선 행동의도를 예측하는 직접경로가 부

적으로 유의하였으며(B = -0.92, 95% CI 

[-1.21, -0.63]), 체제정당화 기억이 체제개선 행

동의도를 예측하는 경로 역시 부적으로 유의

하였다(B = -0.71, 95% CI [-1.32, -0.11]). 매개 

분석 결과, 정치성향이 체제정당화 기억을 매

개로 체제개선 행동의도를 예측하는 경로가 

유의하였다(B = -0.12, 95% CI [-0.24, -0.02]). 

이러한 결과는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경향

성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도 일관적으로 나타

났다(B = -0.12, 95% CI [-0.24, -0.03]).

경로의 유의성 검증

경로 B SE β p LLCI ULCI

정치성향 → 체제정당화 기억  0.17 .03  .41 < .001  0.10  0.24

체제정당화 기억 → 체제개선 정책 지지 -1.22 .27 -.27 < .001 -1.76 -0.69

정치성향 → 체제개선 정책 지지 -1.03 .13 -.55 < .001 -1.28 -0.77

간접효과 검증

경로 B BootSE BootLLCI BootULCI

정치성향 → 체제정당화 기억 → 체제개선 정책 지지 -0.21 .06 -0.34 -0.10

주. 정치성향 점수가 높을수록 정치성향이 보수적임을 의미함. LLCI: 95% 신뢰구간 하한계; ULCI: 95% 신

뢰구간 상한계

표 3. 정치성향과 체제개선 정책 지지의 관계에서 체제정당화 기억의 매개효과

그림 3. 정치성향과 체제개선 행동의도의 관계에서 체제정당화 기억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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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는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시민들의 근본적인 체

제개선 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체

제정당화의 관점에서 조명할 목적으로 수행되

었다. 이를 위해, 정치성향과 체제개선 행동의

도의 관계 사이를 매개하는 기억의 효과에 초

점을 맞추어 과거 사회적 재난 사건이 이후 

반복된 유사 사건 맥락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국내 성인들을 대

상으로 정치성향이 보수적일수록 과거 사회적 

재난 사건에 관한 체제정당화 기억을 상대적

으로 많이 보유하고, 이러한 체제정당화 기억

이 이후 발생한 사회적 재난 사건 맥락에서 

낮은 체제개선 행동의도를 예측하는 매개모형

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정치성향이 보수적

일수록 과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체제를 

정당화하는 내용의 기억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했고, 해당 기억을 많이 보유할수록 최근 

발생한 사회적 재난인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체제개선 정책 지지와 체제개선 행동의도가 

낮았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

회적 재난 사건의 맥락에서 사회구성원의 정

치성향과 집단기억, 그리고 체제개선 행동의

도의 관계를 조명한 최초의 연구로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심리학에서 정치성향 구

성과 형성에 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제기되

었으나(Jost et al., 2003; Jost et al., 2007), 정치

성향이 강화되고 영속되는 과정에 작용하는 

심리적 기제에 관한 연구는 미진하다. 본 연

구는 체제정당화 기억이라는 개념을 통해 기

억이 정치성향과 체제정당화 동기가 영속화되

는 과정에 작용하는 중요한 기제임을 시사한

다. 즉, 사회적 사건에 관한 기억은 보수적 정

치성향에 따른 체제정당화 동기와 결합하여 

편향될 수 있으며, 이는 이후 발생한 유사 사

건과 관련하여 체제를 정당화하는 방향의 행

동의도를 조형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

는 정치성향과 체제정당화 동기의 관계에 관

한 논의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개인의 신념과 행동을 매개

하는 요인으로 특정 사건에 관한 집단기억의 

경로의 유의성 검증

경로 B SE β p LLCI ULCI

정치성향 → 체제정당화 기억  0.17 .03  .41 < .001  0.10  0.24

체제정당화 기억 → 체제개선 행동의도 -0.71 .31 -.16   .021 -1.32 -0.11

정치성향 → 체제개선 행동의도 -0.92 .15 -.51 < .001 -1.21 -0.63

간접효과 검증

경로 B BootSE BootLLCI BootULCI

정치성향 → 체제정당화 기억 → 체제개선 행동의도 -0.12 .06 -0.24 -0.02

주. 정치성향 점수가 높을수록 정치성향이 보수적임을 의미함. LLCI: 95% 신뢰구간 하한계; ULCI: 95% 

신뢰구간 상한계

표 4. 정치성향과 체제개선 행동의도의 관계에서 체제정당화 기억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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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를 규명하는 새로운 방식의 도구를 

제안한다는 점에서 방법론적인 의의를 지닌다. 

선행 연구(Ionescu et al., 2021)에서도 집단기억

을 매개 요인으로 제시한 바 있으나, 특정 과

거 사건이나 인물과 관련된 정서적, 도덕적, 

중심성 평가 등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다소 편

의적으로 측정하였다. 이와 같은 측정 방식으

로 얻는 자료는 사전에 연구자가 설정한 단면

에 관한 참가자의 평가에 한정되므로, 특정 

사회적 사건과 관련하여 개개인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보유한 기억을 관찰하고자 했던 본 

연구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참가자들에게 특정 사회적 사건과 관

련하여 떠오르는 기억을 자유롭게 응답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개인이 실제 보유한 기억 내

용을 수집하였다.

유사 사회적 재난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이

전에 발생한 재난의 원인을 철저히 학습하고, 

체제가 지닌 결함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

다(양기근, 2004; 이재열, 2022).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재난 맥락에서 체제정당화 기억의 역

할을 조명한 본 연구는 현실적으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본 연구는 과거에 

발생한 사회적 재난 사건에 관한 기억 내용이 

이후 유사 사건과 관련된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관찰하였다. 이는 당면한 사회문제

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구성원들이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재

난 이후 근본적인 체제개선을 이루기 위해서

는 시민들의 체제개선 요구가 필요하다는 관

점에서 보면, 본 연구는 사회적 재난과 관련

된 시민들의 체제개선 요구가 발현되기 위해 

사회적 재난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함

을 시사한다. 즉, 사회적 재난이 근본적인 체

제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재난으로 드러난 체제

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이를 사회가 기억하여 

후대에 전달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다. 이

는 흔히 한국인들은 과거의 재난이나 불행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일종의 경구와도 맥

을 같이 한다.

본 연구 결과는 국내 정치적 양극화와 관련

해서도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개인의 정치

성향에 따라 과거 사회적 사건에 관한 기억 

내용이 달라지며, 이러한 기억이 이후 사건과 

관련한 판단과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서로 다른 기억이 시민 간 갈등을 재생

산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최근 이승만 전 대통령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

쟁’(2024)에 대한 여론 갈등이 대표적이다(이아

미, 이영근, 2024). 이는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

의 차이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갈

등을 촉발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며 이를 보완하는 후속 연

구가 필요하다. 첫째, 본 연구는 조사 연구로

서 변수들 사이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주의를 요하며, 실험이나 

종단 연구를 통해 인과성을 추론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는 체제정당화 

동기와 관련이 높다고 알려진 개인차 변수인 

정치성향을 예측변수로 사용했지만, 이러한 

개인차 이외에도 개인에게 불확실성과 위협을 

주는 상황들 역시 사람들에게 체제정당화 동

기를 유발할 수 있다(Jost & Hunyady, 2005). 따

라서 체제정당화를 유발하는 상황 조작을 통

해 집단기억 내용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확

인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확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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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본 연구에서 과거 및 최근 사회적 재

난으로 선정한 사건들은 우연히 모두 보수정

권 하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를 요

한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결과가 보수적인 

정치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자신이 동일시하는 

정권을 옹호하고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내집

단 편애(ingroup favoritism; Tajfel et al., 1971)에 

따른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예: 안

혜정 등, 2013). 따라서 진보정권 하에 발생한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도 보수적 정치성향과 

체제개선 행동의도 간에 부적 관계가 관찰되

는지를 확인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비록 보수정권 하에서 보수주의자

들의 체제정당화와 내집단 편애가 현상적으로 

유사해 보일 수는 있지만 개념적으로는 분명

한 차이가 있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내

집단 편애는 집단 간 맥락이 존재하는 상황에

서 외집단보다 내집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거

나 우월하게 인식하려는 동기를 반영한다면

(Tajfel et al., 1971), 체제정당화는 집단 간 맥

락과는 별개로 삶의 불확실성과 위협을 최소

화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된다(Jost et al., 

2003; Jost et al., 2007). 따라서, 체제가 반드시 

개인이 선호하는 정권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유지되어 온 관습과 제도까지 포

괄한다는 점(Jost & van der Toorn, 2012)을 고

려한다면, 진보적 정권 하에서도 사회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치

적 보수성향과 체제정당화 간에는 여전히 정

적 관계가 나타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즉, 

보수주의자들이 재난 발생 책임과 관련하여 

이념적 성향이 반대인 정권을 비판할 수는 있

으나, 해당 재난을 야기한 기존 사회의 근본

적인 관습을 폐지하거나 새로운 개혁적인 제

도를 제정하도록 요구하는 행동에는 반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 이를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 연구로 특정 개인차

를 지닌 사람들이 과거 사건에 대해 지닌 편

향적 기억을 인출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분

석하였다. 따라서 주의, 부호화나 파지 단계에

서 체제정당화 동기의 영향을 분석하는 방향

으로 연구를 확장함으로써 정보처리의 각 단

계에서 체제정당화 동기의 영향을 조명해 볼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관찰한 정치성향과 체

제정당화 기억, 체제개선 행동의도 간의 관계

는 보수성향이 본원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거

나, 항상 체제개선을 저해하는 것을 의미하지

는 않음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보다 

중요한 점은, 사회적 재난 맥락에서 체제정당

화 동기가 개인의 정치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체제정당화 동기가 재난 사건

에 관한 사람들의 기억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

으로 체제개선과 관련된 행동의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개념적 연결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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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ating Role of System-justifying Memor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Orientation and Intention to Engage in

Collective Actions for Improving the Disaster Safety System:

Illustrated by the Sewol Ferry Disaster and Itaewon Disaster

Minjae Kang          Hoon-Seok Choi

Sungkyunkwan University

To prevent recurring social disasters, proactive civic engagement demanding fundamental improvements for the 

disaster safety system is essential. Based on this premise, the present study identified factors that affect 

individuals’ intention to engage in system-improvement behavior through two studies. Specifically, we 

investigated whether political orientation affects individuals’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system-improvement 

actions aimed at preventing social disasters such as the Itaewon disaster and examined the mediating role of 

system-justifying memory-memories that exonerate or avoid systemic flaws-related to a past social disaster (i.e., 

the Sewol ferry disaster). In a preliminary study, we collected collective memories associated with the Sewol 

ferry disaster from a sample of South Korean college students (N = 27). The findings confirmed the presence 

of system-justifying elements in these collective memories and identified their key components. The main study 

tested the mediation hypothesis with a sample of South Korean adults (N = 200). The results indicated that 

individuals with more conservative political orientations exhibited lower intentions to engage in 

system-improvement behaviors aimed at preventing disasters such as the Itaewon disaster. This relationship was 

mediated by the system-justifying memory associated with the Sewol disaster.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olitical orientation influences collective memory of social disasters, which in turn plays a crucial role in shaping 

individuals’ intention to participate in collective action for systemic change. Based on these results, we discuss 

the role of collective memory in shaping system-improvement behavior in the context of social disasters and 

suggest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 social disasters, political orientation, collective memory, system justification, system-improvement behavioral 

intentions


